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없다”던 박근혜정부의 본색이 점차 드러

나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13일)임기 1년도 넘지 않아 국민 대다수가 

절대로 안된다는 의료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들에게 의료를 돈벌이 투자처로 열어

주고 대기업들의 체인 병의원·약국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습

니다. 모두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민

영화 방안입니다.  

병원 자회사 설립으로 영리병원 허용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삼성은 투자개방형병원이라 부름)이 전국

민적 반대에 맞닥뜨리자 박근혜 정부가 또 다른 방법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합니다. 바로 비영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입

니다. 철도에서 하는 것처럼 자회사를 통해 병원이 주식회사가 됩니다. 

병원을 의료종합상사로 

병원의 부대사업은 지금도 많습니다. 주차장·장례식장·레스토랑·스

포트센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을 병

원임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판매, 약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으로 

늘리고 이 부대사업을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병

원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주식회사가 그 병원에 건물을 임대하고 의료

용구와 약을 공급하게 되면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는 것과 무엇이 다

릅니까.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고 종합의료상사가 됩니다.  

 

병원의 인수합병 즉 M&A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병원간 인수합병도 허용해 대기업의 네트워크형 체인 병원도 

허용하겠답니다. 지금까지는 비영리병원이어서 병원을 폐쇄하려면 재

산을 국고로 환수해야했습니다. 병원을 사고팔거나 폐쇄하는 것이 어

려웠습니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어느날 갑자기 병원

을 팔아버리고 폐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구

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고 환자들은 갈 병원이 없어집니다.

박근혜 정부,
철도에 이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의료비 폭등시킬
영리병원, 기업 체인 약국 허용

중단하라!



병원들의 영리주식회사로 의료비 폭등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은 주식 상장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면 주주

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병원은 적정진료가 아니라 돈벌이 과

잉진료를 추구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쓸모

없는 검사와 수술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의

료비 부담도 커지지만 검사와 수술의 위험

도 더 커져 건강에도 위협이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들이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를 하면 환자본인부담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

닙니다. 병원들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

는 과잉 진료 때문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낭비됩니다. 정부는 늘 건강보

험재정이 모자라 건강보험 보장을 절반밖에 못해준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지금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불필

요한 진료와 검사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체인약국도 허용돼서 약값도 폭등

12월 13일에 발표한 내용에는 

영리약국도 허용한다는 내용

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약국체

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

기업이 약국체인을 하는 미국

을 보면 대기업체인약국이 동

네약국보다 약값이 훨씬 비쌉

니다. 제약회사를 가진 기업들

이 담합을 해 약값을 올려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약회사들과 의료기기회사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

야 할 안전성검사(허가검사)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약값

과 의료비도 폭등하지만, 그런 의약품과 의료검사기기의 부작용이나 위험으로

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없어 의료사고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민

영화가 없다던 박근혜 정부는‘자회사 설립’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

민들의 눈을 속이고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못된 정부의 꼼수입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불법적으로 진행한 이사회 결정을 철회하고,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와 탄압을 즉각 중단

해야 합니다. 국민의 발을 민영화하는 철도민영화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철도노조의 파

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의료도 국민의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의 것입니다.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야 말로 직위해제감이고 징계감입니다. 단결된 투쟁으로 우리

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냅시다!

철도파업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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